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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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

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

(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

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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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many countries start with a high level of free 

allocation to reduce the sudden cost burden on companies and increase acceptance of the policy. The free 

allocation is then gradually reduced, considering the risks of carbon leakage. This align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is often considered one of the elements of an advanced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s a simple emissions trading market model to show that decreasing 

the free allocation rate may not be desirable if the emissions market is not perfectly competitive.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a free allocation rate at which the cost inefficiency is minimiz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aving a low level of free alloc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improvement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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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후변화 정책이다.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정부는 주어진 국가 계획에 따라 매년 배출권을 발행하고, 각 기업은 자신

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경제주체를 

정부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총 감축비용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에게 탄소가격 신호

를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기술 개발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유효한 정

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리나라, 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이다.1)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가진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에는 배출권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 정책 수용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

행 초기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배출권의 상당 비율을 과거 배출량 등 일정 기준에 기반해 

무상할당(grandfathering)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후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을 고려하며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한 EU는 1기(2005-2007)와 

2기(2008-2012) 동안 모든 회원국에서 대부분의 배출권을 국가별 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에 따라 과거배출량에 기반한 방식으로 무상할당하였으며, 3기(2013- 

2020)부터는 벤치마크 방식으로의 기준변경과 함께 발전 부문은 전부 유상할당하는 등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 낮추고 있다(손인성 ‧ 김동구, 2021). 우리나라도 제도가 도입되

었던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에는 유상할당 비율이 0%이었지만, 제2차 계획기간

(2018- 20년)에는 3%, 제3차 계획기간(2021-25년)에는 10%로 상향시켜가며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 낮추어 왔다(기획재정부 · 환경부, 2019). 제4차 계획기간(2025-30년) 유상

할당 비율은 2024년 하반기 수립 예정으로 미정이지만(관계부처 합동, 2024), 제3차 계

1)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3월 31일 현재 36곳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이다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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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간의 그것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제도의 수용성 확보와 탄소누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무상할당을 시행하지

만,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을 가능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전환은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

쟁시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온

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시장 지

배력(market power)을 가진 기업들은 초기 자본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 기업들보다 

더 나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감축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배출권 시

장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활

용해 배출권 가격을 조작(price manipulation)할 유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같은 배출권 

가격의 조작은 배출권거래제의 비용 효율성(cost efficiency)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

로 지목되어 왔다(Eshel, 2005; Hintermann, 2017). 

위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Hahn(1984)의 모형, 즉 시장 지배력을 

갖는 단일 기업(이하 시장 지배적 기업, dominant firm)과 다수의 경쟁적 변방기업(com-

petitive fringe firms)들이 존재하는 배출권 시장모형을 활용해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

래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한계 비효율성(marginal ineffi-

ciency)을 활용해 측정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과 추가적인 

대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을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역할

(position)에 따라 해당 기업의 균형 배출권 수요에 상이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시장 지

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자(판매자)인 경우 해당 기업은 유상할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량을 증가(감소)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

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한계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해당 기업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

이 증가(감소)할수록 한계 비효율성 역시 증가(감소)한다. 또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

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한계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존재하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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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같은 유상할당 비율 설정을 통해 한계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높은(낮은) 유상(무

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안을 국내 배출권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배출권 시장의 구조는 여러 산업이 배출권 시

장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여럿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라도 해당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한계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유

상할당 비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적절히 확장한다면 

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왜곡 또는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이 초래하는 비효

율성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논의한 연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Hahn 

(1984)의 연구를 시작으로 Westskog(1996), Godby(2002), Maeda(2003), Eshel(2005), 

그리고 Dickson and MacKenzie(2022)는 배출권 시장에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 또는 배출권 가격 조작으로 인해 초과 감축비용이 초래됨

을 보였다. 또한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시장 지배적 기업에게 필

요한 만큼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를 제한할 것을 제안

하였다. 

다음으로 Misiolek and Elder(1989), Von der Fehr(1993), Sartzetakis(1997), Hinter-

mann(2011)은 배출권 시장 및 생산물 시장에서 동시에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들은 경

쟁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배출권 거래량을 조절할 유인을 가지며, 이로 

인해 배출권 시장에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유상할당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과도 관련이 있다. 대표적

인 연구로서 Cramton and Kerr(2002)는 배출권의 할당방식 중 경매(ascending-clock 

auction)와 그랜드파더링을 비용 효율성과 감축기술 개발 유인 제공 측면에서 비교한 

뒤, 경매가 그랜드파더링에 비해 더 나은 대안임을 보였다. 또한 Smith and Swierzbinski 

(2007) 그리고 Haita(2014)는 배출권 경매에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경매 청산가격(auction clearing price)과 배출권의 시장 가격 사이에 불일치가 초래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Jiang et al.(2016)은 배출권 경매 및 생산물 시장에서 동시에 시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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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력을 갖는 기업이 경매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배출권 경매에 비효율성이 초래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불완전성을 가정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모두 정부가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하거나 유상할당하

는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

재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이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정부의 정책변수로 간주해 한계 비효율성

을 최소화하는 유상할당 비율에 대해 논의한 점에서 그 학술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존재하는 배출권 

시장 모형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시장의 균형을 도출하고, 유상할당 비율에 따른 시

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

부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을 분석하며, 제Ⅴ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

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Ⅱ. 모 형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받는 개의 온실가스 배출기업(이하 기

업)들을 고려한다. 단,     ∞. 배출권거래제하에서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으로부

터 배출권을 구매해 생산에 수반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감축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배출권 시장에는 시장 지배적 기업인 기업 1과 배출

권 가격의 수용자인  개의 경쟁적 변방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기

업은 경쟁적 변방기업보다 더 나은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2) 또한, 향후 논의의 편의

2)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은 경쟁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더 나은 감축기

술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배출권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감축기술의 우위로 인

해 초래된다는 가정은 배출권거래제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Eshel(2005)

이 있다.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들과 같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감축기술의 우위로부터 초래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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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경쟁적 변방기업들은 모두 동질적이라 가정하며, 경쟁적 변방기업에 해당되는 

각 기업을 ∈
…
로 나타내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정부는 먼저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total emissions cap)을 

설정하며 이를 ,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총

합을 로 나타내자. 단,     . 다음으로 정부는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비율을 결정

하며 유상할당 비율을 , 그리고 무상할당 비율을  라 하자. 단,  ≤ ≤ . 따라서 

배출권의 총 유상할당량은 , 그리고 총 무상할당량은  가 된다.

배출권의 총 무상할당량  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며, 각 기업

의 초기 무상할당량(initial free allocation of permits)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1)

식 (1)의 ∈ 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시 정부가 경쟁적 변방기업 대비 기업 1에 부

여하는 가중치를 나타낸다.3) 또한 식 (1)과 배출권의 총 유상할당량으로부터 정부의 목

표 온실가스 배출량은    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각 기업은 생산에 수반되는 온실가스를 제한 없이 배출하고 있

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이 배출량을 로 나타내자. 단, 
  



 
 . 하지만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이나 시장으로부터 구매한 배출권을 사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또한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는 없으므로, 감축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된다.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기업 1 및 경

쟁적 변방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자.

 ≡   ≡  (2)

3) 본 연구에서는 기업 1이 경쟁적 변방기업들보다 더 나은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기업 1을 보상

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더 많은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적 변방기업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

기 위해 해당 기업들에게 더 많은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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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는 배출권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 (   )의 배출권 수요를 나타내며, 기

업 는   인 경우 배출권의 구매자가 되고,   인 경우는 배출권의 판매자가 된

다. 또한 식 (2)로부터 각 기업의 배출권 수요 결정은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

정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각 기업은 감축비용(abatement cost)을 지출해야 

하며 기업 의 감축비용 함수를  
라 하자.4) 단,    그리고    . 또

한 시장 지배적 기업이 경쟁적 변방기업보다 더 나은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을 가정하자. 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기업은 정부로부터 초기 무상할당량을 할

당받은 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수반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배출권 시장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 지배적 기업 및 경쟁적 변

방기업들의 배출권 수요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임을 고려한다. 먼저 기업 

1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배출권 수요를 결정한다. 다음

으로 경쟁적 변방기업들은 기업 1의 배출권 수요를 확인한 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배출권 수요를 동시에 결정한다. 위 사항들은 모든 기업에게 

공통지식(common knowledge)이며, 후방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통해 위 게임

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이하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1의 배출권 수요를 도출한다.

Ⅲ. 배출권 시장의 균형

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기업은 식 (1)에 따라 정부로부터 초기 무상할당량을 할당받

게 된다. 이 무상할당량은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사용되며, 사용 후 남은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을 통해 판매될 수 있다. 반면, 추가 배출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권 시장

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배출권 시장의 청산조건(permit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이 같은 형태의 감축비용 함수는 배출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를 분석한 문헌들에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각 기업의 감축비용 함수 는 
′, 

′′, 그리고 
′′′의 조건들을 만족한다

(Dickson and MacKenzie, 20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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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로부터 초기 무상할당량을 할당받은 각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경쟁적 변

방기업 의 배출권 수요 결정을 고려하자. 단, ∈
…
. 배출권의 시장 가격   

가 주어진 상황에서 식 (2)와 감축비용 함수 로부터 경쟁적 변방기업 의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총비용(이하 총비용)은 아래와 같다.5)



   

  . (4) 

경쟁적 변방기업 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배출권 수요 을 결정하며, 식 (4)를 극소

화하는 1계 조건으로부터 경쟁적 변방기업 의 균형 배출권 수요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

다.6)


  




. (5)

경쟁적 변방기업들은 모두 동질적이므로 식 (5)로부터 배출권의 시장 가격이 증가하

거나 초기 무상할당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 기업들의 균형 배출권 수요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시장 청산가격(permit market clearing price)은 배출권 시장의 청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식 (3)과 식 (5)로부터 배출권 시장의 청산조건은  

 
 가 되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역 수요(inverse demand)를 도출할 수 

있다.

5) 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감축비용과 배출권의 구매비용이며, 두 비용의 합을 각 기업의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총비용으로 나타낸다. 

6) 식 (4)는 기업 의 배출권 수요 에 대한 강볼록 함수이므로 총비용 극소화의 2계 조건을 만족한다. 동일한 이유로 

기업 1의 총비용 극소화 문제 역시 2계 조건을 만족하며, 이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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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의 역 수요와 경쟁적 변방기업 의 균형 배출권 수요 
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

을 알 수 있다. 식 (6)에 나타나 있듯 기업 1의 배출권 수요 결정은 배출권의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식 (5)에 나타나 있듯 경쟁적 변방기업들은 앞서 결정된 시장 가격하에

서 배출권 수요를 결정한다. 결국 기업 1의 배출권 수요로부터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 경

쟁적 변방기업들의 배출권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해당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

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1의 배출권 수요 결정을 고려하자. 기업 1은 자신의 배출권 수요 

에 따른 역 수요 을 완전 예측(perfect foresight)할 수 있다. 따라서 식 (2)와 감축비

용 함수 , 그리고 식 (6)으로부터 기업 1의 총비용은 아래와 같다.



    

  . (7)

기업 1은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배출권 수요 을 결정하며, 식 (7)을 극소화하는 1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 . (8)

다음으로 식 (1)과 위의 1계 조건을 활용해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수요를 도출하면 아

래와 같다.


 

   

               
. (9)

식 (9)로부터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수요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 정부의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의 무상할당 시 정부가 기업 1에 부여하는 가중치(), 경쟁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가?: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 189 •

적 변방기업의 수( ), 그리고 감축비용 함수의 파라미터( )들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 경우 기업 1은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배출권의 구매자가 되

고, 
  인 경우에는 배출권의 판매자가 된다.7) 이제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수요로부

터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정리 1을 얻을 수 있다.

정리 1.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가 시장 지배적 기업의 균형 배출권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기업 1이 배출권의 구매자인 경우 정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업 1

은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된다.

(b) 기업 1이 배출권의 판매자인 경우 정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업 

1은 배출권 시장에 더 적은 배출권을 판매하게 된다.

정리 1은 정부가 결정하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시장 지배적 기업의 균형 배출

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

부가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각 기업의 초기 무상할당량은 감소하

게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시 각 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추가 배출권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배출권 시장을 통해 구매하게 되므로 시장 지배적 기업의 균형 배출권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8)

마찬가지로 경쟁적 변방기업들의 균형 배출권 수요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증

가하는 경우 항상 증가한다. 이를 확인하기 배출권 시장의 균형을 고려해보자. 식 (5)에

서 확인할 수 있듯 경쟁적 변방기업의 균형 배출권 수요는 배출권의 시장 가격 의 감소

함수이다. 또한 식 (6)으로부터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7) 기업 1이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배출권의 구매자가 되는 조건을 나타내면   

   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의 판매자가 된다.

8) 기업 1은 
 인 경우 구매량을 증가시키며, 

 인 경우에는 판매량을 감소시키므로 두 경우 모두 
의 값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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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된다.9) 따라서 정부가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배출권의 시장 가격 하락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경쟁적 변방기업의 균형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Ⅳ.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에 필요한 배출권을 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인 방식(cost-effective manner)으로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본 절에서는 배출권 시장의 왜곡이 기

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어떤 비효율성을 초래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에 대해 논의해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의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하는 데 있어 배출권거

래제가 갖는 비용 효율성을 살펴보자. 완전 경쟁적인 배출권 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한계 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이 배출권의 시장 가격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배

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배출권 시장의 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에서는 

모든 기업의 한계 감축비용이 동일해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 효

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을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Montgomery, 1972).

하지만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율성이 상실되며,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0) 먼저 시장 지

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순 판매자(net seller)인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배

출권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출권의 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이 

배출권의 순 구매자(net buyer)인 경우에는 배출권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배출권의 시

장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시장 지배적 기업에 의한 위와 같은 배출권 가격의 조작은 

9) 이 되는 조건은    이며, 본 연구에서는 ∈ 이므로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한다.

10)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의 수,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배출권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배출권 시장은 공급독점 시

장, 수요독점 시장, 그리고 과점 시장과 유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시장에 단일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존

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은 공급독점 시장 또는 수요독점 시장과 유사한 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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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한계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에 초과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Hahn, 1984; Misiolek and Elder, 1989; 

Eshel, 2005; Hintermann, 2011, 2017).

이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

성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보자. 먼저 제3절에서 논의한 배출권 시장의 균형을 고려한다. 

기업 1 및 경쟁적 변방기업들의 1계 조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 해당 균형에서는 기

업 1과 경쟁적 변방기업들의 한계 감축비용이 동일하지 않다. 다음으로 해당 균형에서 

한계 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으로부터 가장 높은 기업으로 배출권을 한 단위 재분배

한다. 이 경우, 전자는 후자보다 더 낮은 감축비용으로 배출권 한 단위에 해당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게 되지만, 후자는 동일 배출량을 전자보다 더 높은 감축비용을 지

출해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활용해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기

업들의 한계 감축비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배출권의 재분배를 통해 온실가

스 감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온실가스 감

축비용의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Dickson and MacKenzie(2022)는 위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한계 

비효율성(marginal inefficiency)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들이 

아래와 같이 정의한 한계 비효율성을 활용한다.

≡max min 

단, 
   

 그리고    . 위로부터 완전 경쟁적인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

서는 모든 기업의 한계 감축비용이 동일해지므로 한계 비효율성의 값이 0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기업 1의 총비용 극소화

를 위한 1계 조건이 만족되므로 
   

 ′가 된다. 또한 경쟁적 변방기업 의 총

비용 극소화를 위한 1계 조건 역시 만족되므로 
  가 된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기

업의 존재는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기업 간 한계 감축비용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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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    이므로 한계 비효율성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


 

 


 (10)

여기서 와 은 상수이므로 결국 한계 비효율성은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 


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부터 다음의 정리 2를 얻을 수 있다.

정리 2.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한계 비효율성을 초

래하며, 해당 기업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감소)할수록 한계 비효율성 

역시 증가(감소)한다.

정리 1과 2는 배출권 시장의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

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과 관련해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먼저 정리 1에서 볼 수 있듯 유상할당의 비율() 증가는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역할, 즉 기업 1이 배출권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인지에 따라 해당 기

업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에 상이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이 결과와 정리 2로부터 기업 

1이 배출권의 구매자(판매자)인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질수록 한계 비효율성이 증

가(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를 파악한 뒤,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자인 경우에는 유

상할당 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판매자인 경우에는 높게 설정해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

권 거래량을 감소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과 유상할당 비율의 단조 관계를 바탕으로 한계 비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보자. 

11)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수요는 
 인 경우와 

 인 경우가 있으므로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로 

나타내고 이어지는 논의들에서는 이를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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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권

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  )한다. 

대안 2: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판매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권

을 전량 유상으로 할당(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안들이 한계 비효율성을 항상 개선하는 것은 아니며 대안 1을 통

해 이를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      , ≡   , 그리

고 ≡      로 정의하자.12) 식 (9)로부터 기업 1이 배출권의 구매

자인 경우에는   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대안 1에 따라   인 경우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13)

   
 
   

 
. (11)

식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므로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전량 무

상으로 할당하게 되면 기업 1은 대안 1의 시행 전과 달리 배출권의 판매자가 된다. 이 경

우 와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기업 1의 배출권 거래량은 대안 1의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계 비효율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즉 기업 1이 전

량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중 다수를 시장에 판매할 경우 대안 1의 시행은 한계 비효

율성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유사하게 대안 2를 시행할 경우에도 배출권의 전량 유상

할당으로 인해 기업 1의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한계 비효율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한계 비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한 배출권의 전량 무상할당이나 전량 유상할당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한계 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 (10)에서 볼 수 있듯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이 
  을 만족하

12)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르면 과 은 항상 성립하며, 는 약한 가정(weak assumption)하에서 

성립할 수 있다.

13) 식 (9)를 를 활용해 다시 나타내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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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 지배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한다면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 인한 한계 비

효율성이 사라지며,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을 만족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도출해보자. 식 (9)로부터 

  

을 만족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 (12)

단,      그리고 

        .14)

식 (12)로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서

론에서 논의한 바 있듯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의 정책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무상할당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이후 해당 비율을 점차 

낮추어 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배

출권의 전량 유상할당과 같은 높은 유상할당 비율(  ≤ )이 오히려 한계 비효율성

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한계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상할당 비율이 존재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구조를 파악한 뒤 적절한 유무상 할당비율을 설정하게 

되면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Ⅴ. 기타 논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온

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장에

서는 각 대안하에서의 한계 비효율성을 도출하고 이를 Hahn(1984)의 제안과 비교해본다.

14)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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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hn의 논의

제Ⅳ장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배출권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 지배적 기업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배출권 가격을 조작하게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

이 초래된다.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Hahn은 시장 지배적 기업이 필요로 하

는 만큼의 배출권을 해당 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Hahn의 제안에 따른 한계 비효율성을 도출해보

자. 먼저 정부는 기업 1에게 
만큼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를 제한한다. 이 경우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은  
  이 되며, 식 (10)으

로부터 한계 비효율성 역시 

  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해당 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해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

를 제한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이 사라지게 된다.

2. 유상할당 비율의 설정

Hahn의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지배적 기업의 균형 배출권 수요를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시장 지배적 기업

의 균형 배출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15) 이 경우 시장 지배적 기업

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이 
  을 만족하도록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한계 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제Ⅳ장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을 만족하는 유상할당 

비율 가 존재하며   를 만족하는 경우 한계 비효율성은 
  

  이 된다. 따라

서 유상할당 비율의 적절한 설정을 통해서도 Hahn의 제안과 같은 한계 비효율성의 개선

이 가능할 수 있다.

15) 예를 들어, 시장 지배적 기업은 더 많은 배출권을 무상할당받기 위해 필요한 배출권 수량을 과장하여 정부에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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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무상할당량 결정 시 가중치 조절

제Ⅱ장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배출권의 초기 무상할당량 결정 시 경쟁적 변

방기업 대비 기업 1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초기 무상할

당량 결정 시 기업 1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기업 1의 초기 무상할당량이 증가

하게 되고, 기업 1이 배출권의 구매자(판매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

은 감소(증가)하게 된다.16)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계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안 3: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배출권의 무상할당

량 전부를 기업 1에게 할당한다(  ).

대안 4: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판매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배출권의 무상할당

량 전부를 경쟁적 변방기업들에게 할당한다(  ).

식 (9)를 활용해 대안 3의 시행 시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 (13)

또한 식 (10)과 식 (13)을 활용해   인 경우 한계 비효율성을 도출하면   
  

   
  이 된다. 

다음으로 식 (9)를 활용해 대안 4의 시행 시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17)

16) 
 인 조건을 나타내면   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르면 이 조건은 

항상 성립한다.

17) 정부가 배출권의 무상할당량 전부를 경쟁적 변방기업에게만 할당하는 경우에는 유상할당 비율이 기업 1의 균형 

배출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게 된다. 즉 시장 지배적 기업은 필요한 모든 배출권을 배출권 시장을 통해 구

매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가?: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 197 •

   
 
   

   
. (14)

또한 식 (10)과 식 (14)를 활용해   인 경우 한계 비효율성을 도출하면   
  

   
  이 된다. 

4. 한계 비효율성의 비교

위의 논의들에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안하고, 각 대안하에서의 한계 비효율성

을 도출하였다. 이제 식 (10)과 위에서 도출한 한계 비효율성의 값들을 비교해봄으로써 

아래의 정리 3을 얻을 수 있다.

정리 3. 각 대안하에서의 한계 비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자인 경우 각 대안하에서의 한계 비효율성의 크

기를 비교하면 
  

  

    
  

이 된다.

(b)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판매자인 경우 각 대안하에서의 한계 비효율성의 크

기를 비교하면 
  

  

    
  

이 된다.

정리 3은 정부가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 또는 초기 무상할당량( )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는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기업에게 필요한 만큼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동시에 해당 기업의 배

출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

거나 무상할당 시 기업 간 불공평성(inequity)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안과 동일한 비효율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

가적으로 시장 지배적 기업의 배출권 거래량과 유상할당 비율의 단조 관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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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하거나 유상할당하는 대안들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역할

에 따라 배출권의 무상할당량 전부를 시장 지배적 기업, 또는 경쟁적 변방기업들에게만 

할당하는 대안은 무상할당 시 기업 간 불공평성 문제가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

효율성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배출권 수

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

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적 기업과 경쟁적 변방기업들이 존재하는 배출권 시장

을 고려해, 시장의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 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역할

에 따라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량에 상이한 영향을 주게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 지배적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자인 경우, 해당 기업은 유상할

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된다. 반면, 

판매자인 경우에는 유상할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시장에 더 적은 배출권을 판

매하게 된다. 또한 시장 지배적 기업의 균형 배출권 거래량을 최소화하는 유상할당 비율

을 도출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배출권

의 낮은(높은) 무상(유상)할당 비율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계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각 

대안하에서의 한계 비효율성을 Hahn(1984)의 제안에 따른 한계 비효율성과 비교하였

다. 비교 결과 한계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

게 필요한 만큼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동시에 해당 기업의 배출권 거래를 제한

하는 것과, 적절한 유상할당 비율을 설정하는 것(  )임을 보였다. 또한 차선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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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시장 지배적 기업의 역할에 따라 배출권의 무상 할당량 전부를 시장 지배적 기업 

또는 경쟁적 변방기업들에게 할당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율성을 일부 개

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해 해당 기업의 배출

권 거래로부터 초래되는 한계 비효율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 논

의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 배출권 시장의 

구조는 여러 산업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지배적 기업이 여럿 존재하는 시

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제안을 국내 배출권 시장에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형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여럿 존재하는 배출권 시장으로 모형을 확장해본다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의 유상할당 비율 결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 결정은 생산을 고려해 이루어지므로 배출권 시장 및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통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배출권거래

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비용 효율성이 아니라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포

함한 사회후생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후생 함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배출권 시장의 청산을 가정함으로써 배출권의 이월이나 차입은 고려하지 않

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가능하며, 시장 지

배적 기업의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 결정 역시 배출권 가격과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비효

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시장 지배적 기업의 이월 및 차입 결정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동태적인 모형(dynamic model)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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